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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김태규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으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6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1항 제

1호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2026년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

연하여,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

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5.18민주

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

일을 전후하여 자행한 반란행위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시위를 폭력적으

로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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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5.18민주화동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

쟁이 5.18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

와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로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

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와 시민학살이 내란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항거한 시민들

의 희생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김태규 의원의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덧붙여 "김태규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끝

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